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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697

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 출 일 : 2025. 05. 26.

다. 회 부 일 : 2025. 05. 29.

2.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및 특징

가. 세입예산

○ 복지실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7조 3,832억원으

로 기정예산 대비 2,215억원(3.0%)이 증액되었음.

<표> 복지실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4예산
2025년도

증감(비율)
추경예산 기정예산

합 계 6,622,744 7,383,240 7,161,688 221,551 3.0
일반회계 4,821,828 5,333,444 5,328,948 4,496 0.1

세외수입
경상적 11,754 13,508 13,508 - -
임시적 68,615 80,664 80,664 - -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5 5 5 - -
지방교부세 - - - - -

국고보조금 등 4,732,130 5,221,496 5,217,918 3,578 0.1
지방채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324 17,771 16,853 918 0.1
균형발전특별회계 10,552 10,636 10,552 84 -

국고보조금 등 10,552 10,552 10,552 - -
- 84 - 84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790,364 2,039,160 1,822,188 216,971 11.9

세외수입
경상적 1,587 1,416 1,416 -
임시적 2,376 2,923 2,923 - -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640 774 774 - -
국고보조금 등 790,312 1,019,580 949,832 69,748 7.3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95,450 1,014,467 867,244 147,223 17



나. 세출예산

○ 복지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11조 5,518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289억원(3.9%)이 감소하였음.

<표> 복지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4예산
2025년도

증감(비율)
추경예산 기정예산

합 계 10,500,153 11,551,820 11,122,968 428,852(3.9%)
행정운영경비 729 813 813 -

재무활동 858,698 1,069,063 911,096 157,967(17.3%)
사업비 9,640,726 10,481,944 10,211,059 270,885(2.7%)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Ⅱ.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임영미)

1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사유

○ 서울시에서는 소비침체·수출 부진화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서울경제의

활성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민생안정’, ‘도시안전’, ‘미래투자’

의 3대 축을 중심으로 ‘25년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 추경 예산

규모는 2025년 기정예산 48조 1,545억 대비 3.4%인 1조 6,146억원

으로 나타남.

○ 이 가운데 복지실의 추가경정사업은 경제 위기 시 직격탄을 맞는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것으로, 실질적이고 빠른 변화를

가지고 오는 지원으로 생활 전반에서 체감가능한 개선과 변화를 느끼

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음.

○ 복지실은 총 28개 사업에서 증액 편성(4,368억원), 3개 사업 감액 편

성(80억원)을 단행해 기정예산 11조 1,229억원 대비 4,289억원을 증

액한 것으로 나타남.

- 증액편성 사업은 ① 저소득 취약계층 및 대상자 맞춤형 지원을 통한

복지안정망 강화 ② 복지시설 이용 시민 안전 확보 및 노숙인, 쪽방

촌 주민 생활 안정 ③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반영 및 법정·재

무 활동경비를 반영한 것임.

- 감액편성 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감추경을 반영한 것

임.



2 세입 및 세출 총괄

가. 세입

1) 세입예산 총괄

○ 복지실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7조 3,832억 4

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15억 5천1백만원(3.0%)이 증가하였

음.

<표> 복지실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4예산
2025년도

증감(비율)
추경예산 기정예산

합 계 6,622,744 7,383,240 7,161,688 221,551 3.0

일반회계 4,821,828 5,333,444 5,328,948 4,496 0.1

세외수입
경상적 11,754 13,508 13,508 - -

임시적 68,615 80,664 80,664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 5 5 - -

지방교부세 - - - - -

국고보조금 등 4,732,130 5,221,496 5,217,918 3,578 0.1

지방채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324 17,771 16,853 918 0.1

균형발전특별회계 10,552 10,636 10,552 84 -

국고보조금 등 10,552 10,552 10,552 -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 84 - 84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790,364 2,039,160 1,822,188 216,971 11.9

세외수입
경상적 1,587 1,416 1,416 -

임시적 2,376 2,923 2,923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40 774 774 - -

국고보조금 등 790,312 1,019,580 949,832 69,748 7.3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95,450 1,014,467 867,244 147,223 17

○ 주된 증액사유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증가(1,472억 2천3백만원, 17%)에 있음.



나. 세출

1) 세출예산 총괄

○ 복지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11조 5,518억

2천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288억 5천2백만원(3.9%)이 증액되었으

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복지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4예산
2025년도

증감(비율)
추경예산 기정예산

합 계 10,500,153 11,551,820 11,122,968 428,852(3.9%)
행정운영경비 729 813 813 -

재무활동 858,698 1,069,063 911,096 157,967(17.3%)
사업비 9,640,726 10,481,944 10,211,059 270,885(2.7%)

2) 부서별 세출예산

○ 복지실에서는 9개 과 가운데 디딤돌소득과, 1인가구지원과를 제외한

7개 과에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가장 증액금액이 많은 과는

복지정책과로 총 6개 사업에서 3,697억 1천4백만원을 증액편성한 것

으로 나타남.

○ 어르신복지과는 보건복지부의 확정·변경내시 통보결과를 반영해 1건

의 감액사업 (기초연금지급 사업, 77억 8천1백만원)과 1건의 증액사

업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8천7백만원)을 편성한 것으

로 나타남.



<표> 복지실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안 부서별 추경(안)

(단위 : 백만원, %)

구분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액 증감률 건수

계 11,122,968 11,551,820 428,852 3.7% 26

복지정책과 4,583,729 4,953,443 369,714 7.5% 6

디딤돌소득과 14,035 14,035 - - -

장애인복지과 272,508 278,272 5,764 2.1% 2

장애인자립지원과 1,343,893 1,378,773 34,880 2.5% 10

자활지원과 306,007 306,811 804 0.3% 3

어르신복지과 3,989,771 3,982,076 △7,694 △0.2% 2

고독대응과 75,013 75,968 956 1.3% 3

돌봄복지과 531,619 556,047 24,428 4.4% 5

1인가구지원과 6,393 6,393 - - -

<표> 복지실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안 세부 내역

(단위:백만원)

연
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예산(안)

(C=A+B)
추경사유 및 산출내역

총계 11,122,968 428,852 11,551,820

복지정책과 (6건) 4,583,729 369,714 4,953,443

1
청년서비스
사업단운영

122 △122 0
국비 변경내시 통보에 다른 감추경

(사업단 선정, 심의 적격기관 없음)



연
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예산(안)

(C=A+B)
추경사유 및 산출내역

2 보훈단체 지원 5,165 330 5,495

국가유공자 장레서비스 지원 강화

∘근조기 제작 : 240천원 x 80개 =

24백만원

∘국가유공자 장례선양단 사업 확대 :

선양단 활동비 300백만원

(20명 x 40,000원 x 375회) +

사무관리비 6백만원 = 306백만원

3
사회보장 정책개발

및 사업 지원
420 16 435

2025년 장애인자립지원과

격무기피부서 선정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수당 추가 편성

∘50,000원*26명(현원)*12월

4
의료급여사업

운영
1,822,188 216,971 2,039,160

보건복지부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증액

5
의료급여기금특별

회계 전출금
849,893 144,063 993,956

보건복지부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증액

6 국고보조금 반환 292 8,455 8,747

복지정책과 국비보조금 반환금

∘기초생활보장급여 7,531백만원

∘지역사회투자사업 657백만원

∘가사간병방문서비스 150백만원

∘일상돌봄서비스 77백만원

∘의료급여관리사지원 40백만원

장애인복지과 (2건) 272,508 5,764 278,272

1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38,605 3,644 42,249 ‘24년예산소진으로인한부족분지급

2 국고보조금 반환 3,214 2,120 5,334

‘24년국고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

추가편성(장애인거주시설운영,

최중증발달장애인통합돌봄등)



연
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예산(안)

(C=A+B)
추경사유 및 산출내역

장애인자립지원과 (10건) 1,343,893 34,880 1,378,773

1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1,218 78 1,296

풍납토성 안내센터 내 신규
행복플러스가게(1개소) 설치
비용 편성

·(민간위탁금) 인건비, 운영비
등 23백만원

·(민간위탁사업비) 냉장고 등

장비 구매설치비 55백만원

2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

27,032 988 28,020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반영

3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
활동지원급여

683,620 24,383 708,003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반영

4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
활동지원가산급여

14,324 5,348 19,672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반영

5 중증장애인연금 165,356 379 165,735

「서울특별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상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매칭시비 증액

6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14,592 288 14,880

지급인원 증가 추세 반영한
예상 부족액 추가 편성

7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지원

545 25 570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반영

8
장애인주간이용
시설 기능보강

293 △88 206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반영

9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15,928 150 16,078

내구연한(8년) 및 주행거리
30만km 초과한
노후차량(5대) 교체 비용

· 1대 당 30,010천원(5인승)

10 국고보조금 반환 91 3,329 3,420
국고보조금 반환

- 장애인등록진단비 3,329백만원



연
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예산(안)

(C=A+B)
추경사유 및 산출내역

자활지원과 (3건) 306,007 804 306,811

1
노숙인 주거
안정 지원

3,693 74 3,767

○ 추경사유

- 호텔후원물품 보관창고로
사용하기 위하여 확보한
유휴 시유재산에 대한
구조물 보강 및 내부
리모델링 예산 증액

○ 산출내역

- 천장공사(텍스 외) : 25

- 도장공사(광텍스) : 10

- 도어공사(목문교체 외) : 3

- 설비공사(누수 외) : 3

- 외부공사(옥상방수,
주차장 바닥보수) : 32

- 현장정리 : 1

2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
(쪽방상담소
운영지원)

9,503 130 9,633

○ 추경사유

- 남대문 기부채납시설(사회
복지시설) 공간 조성 및
남대문쪽방상담소 이전

○ 산출내역

- 남대문 기부채납시설(사회
복지시설) 공간조성 : 80

- 남대문쪽방상담소
이전비용 : 50

3
노숙인 등

자활작업장 조성
(신규)

- 600 600

○ 추경사유

- 행정안전부 지역현안 특별
교부세 지급(’24.12.31.)
반영

○ 산출내역

- 돈의동자활작업장조성: 350

- 서계동자활작업장조성: 150

- 영등포자활작업장조성: 100



연
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예산(안)

(C=A+B)
추경사유 및 산출내역

어르신복지과 (2건) 3,989,771 △7,694 3,982,076

1 기초연금 지급 3,520,535 △7,781 3,512,755
ㆍ보건복지부 확정내시 반영

(2024.12.24.)

2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259,103 87 259,190

ㆍ보건복지부 확정 및
변경내시 반영
(2024.12.26.,

2025.2.5.)

- 노인일자리 담당자 인건비

상승분 및 아이돌봄사업
교육비 편성

고독대응과 (3건) 75,013 956 75,968

1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 사업

운영
696 32 728

○ 예산 편성 이후 청년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추가

신청한 1개구(관악구)

매칭 국, 시비 추경

○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

32,000,000원

(국비 20,000천원,

시비 12,000천원)

2
서울재가관리사

운영
211 223 434

- 추경사유: ’21~’25년 미지급
퇴직금 소요액 반영(25명)

- 산출내역

: 평균 8,929천원*25명
= 223,225천원



연
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예산(안)

(C=A+B)
추경사유 및 산출내역

3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47,092 700 47,793

ㅇ 기정예산은 가내시에 따라
편성된 바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국비 및 시비 추경(국
비 252백만원, 시비 274
백만원)

ㅇ 보건복지부 변경내시로 국
비 증액됨에 따라 매칭시비
추가 편성(국비 80백만원,
시비 94백만원)

※ 기정예산 대비 추경 : 국비
332백만원, 시비 368백
만원

돌봄복지과 (5건) 531,619 24,428 556,047

1 긴급복지지원 40,353 1,308 41,661

∘ 보건복지부 변경내시 
반영(25.04.21.) 

 - 1,308백만원 편성(국비 
872백만원+시비436백만원)

  * 국비50%, 시비25%, 구비 25%

2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14,259 1,300 15,559

∘ 지원수요 증가에 따른
증액 편성 (서울형
긴급복지)

- 1분기 지원금액이 전년
대비 8.2%(270백만원)
증가함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수요에 대응하기 위
하여 13억 증액

3
돌봄SOS
사업 운영

34,766 300 35,066

- ’25년 최대 이용금액 상향
(160만원→180만원) 및
서비스별 연간 이용한도
폐지에 따른 서비스 수요 증가

· 돌봄SOS 서비스 지원 사업비

12백만원*25개구



연
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예산(안)

(C=A+B)
추경사유 및 산출내역

4
의료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신규)

- 20 20

∘ 보건복지부 확정내시
반영 (의료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

- 20백만원(국비 10백만
원+시비10백만원)

* 국비 50%, 시비
50%

5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분담금

195,551 21,500 217,051

- (추경사유) 보건복지부

분담예상액 일부반영

- 보건복지부 분담예상액

대비 본예산이 부족
편성(분담예상액

280,995백만원, 본예산
195,551백만원)

- 추경편성시, 올해 지출이

작년지출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24년 정산결과
및 당해연도 사용잔액인
공단예치금(64,000백만
원)을 반영함



3 사업별 검토의견

가. 청년서비스사업단 운영 <사업별설명서 p.307>

○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은 지역별로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을 구성하여,

지역청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활동 참여 기회보장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

로 하고 있음.

○ 해당 사업은 2019년도부터 추진되어 왔으며, 19~34세 청년이 참여하

는 사회서비스사업단을 선정하여 19~39세 청년층의 욕구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음.

※ ‘25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사업 내용

○ 사업 기간 : ’25.3 ~ 12월 (10개월)

○ 사업대상 : 27개 사업단

○ 총 사업예산 : 14.23억원(국비 기준, 서울의 경우 5:5 국시비 부담)

- 인건비 : 행정인력 및 수퍼바이저 인건비

- 운영비 : 홍보비, 교육비, 간접비, 4대보험료 등 초기운영비 지원

- ‘25년도 서울시 편성 예산 : 122백만원(국비 61백만원)

○ 사업운영 주체 ;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 지역대학, 대학·기관 컨소시엄, 사회복지법인 등을 중심으로 하여 각 시·

도별 1~3개씩 선정된 사업단에서 사업 운영

○ 사업내용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청년 신체건강증진서비스, 초등돌봄서비스, 지

역사회서비스 중 심리지원 서비스, 자체 개발 서비스)

-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재가 돌봄·가사서비스, 식사관리서비스, 영양 관리

서비스, 병원동행 서비스, 심리지원서비스 등)



○ 서울시에서는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해

당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2022년부터 2024년도에는 해당 사업을 수

행하지 않았으며, 2025년 본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남.

<표> 서울시 청년사회서비스단 사업 추진 경위

년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추진

경과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수행

신청기관

없어 전액

삭감

본예산 미편성

본예산

편성후

감추경

○ 서울시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1월

10일까지 공고를 통해 참여기관을 모집하였으며, 총 3개 기관이 지원

하였으나 심사결과 적격기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이에, 집행기

관에서는 본 사업의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감추경 편성해 제출함.

<표> 서울시 청년사회서비스단 추가경정예산편성 (안)

사 업 명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민간경상사업보조 (x-)
0

(x60,840)
121,680

(x△60,840)
△121,680

○ 동 사업은 2019년도부터 추진되어 온 국비 보조사업으로, 지역 청년이

지역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발굴하여 직접 제공하는 것을 주요 취지

로한, 서울시는 2023년도 및 2024년에 참여 적격기관 부재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2025년 본예산에 다시 해당 사업을 편성해온 것은 과거 상황

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불확실한 추정에 근거해 예산을 편성한 것

으로 판단됨.

○ 특히 2025년 본예산 편성 당시에도 최근 2년 연속 참여기관이 없었던

실정을 고려할 때, 현장의 참여수요, 현장기관의 역량 등에 대한 면밀

한 검토 없이 예산을 재편성한 것은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결국 2025년도 1회 추경에서 적격기관이 없어 전액 감액

편성된 것은 집행기관 예산편성 단계에서 신중한 검토가 수반되지 않

았던 것으로 판단됨.

나.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사업별설명서 p.326>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5호1)에 명시

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복지시설로, 장애인생산품의 판매활동

및 유통을 대행하고, 장애인생산품이나 서비스·요역에 관한 상담, 홍

보, 판로 개척 및 정보제공 등 마케팅을 지원하는 시설을 의미함.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 「장애인복지법」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

선구매특별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으로 장애인직

업재활시설 등이 생산하는 장애인 생산품과 서비스·용역의 마케팅 및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함.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장애인복지시설) 법 제5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

의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59조의13제1항의 장애인 쉼터
2. 법 제59조의13제2항의 피해장애아동 쉼터
3.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이에 따른 상세 수행사업은 다음과 같음.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수행사업 (2025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보건

복지부)

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1) 상담사업 : 재가 장애인 및 생산시설에 대한 상담 및 관리

2) 판촉사업 : 생산품의 전시·판매, 특별판매행사 등

3) 홍보사업 : 생산품 조달촉진을 위한 홍보물의 제작·배포

4) 개발사업 : 개인·단체별 판로 개척 (협의, 계약 등)

5) 조달사업 : 장애인 생산품의 구매, 물류관리, 공급 및 그에 따른 사업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

○ 수의계약 대행 :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라 동 계약을 대행

○ 서울시에서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관리·운영 사무를 사단법인 한국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에 위탁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사무의

위탁 추진경위는 다음과 같음.

<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관리·운영 위탁추진경위

위탁차수 위탁 기간 위탁법인

1차 위탁 ‘07.1~’10.1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위탁자 변경 ‘08.4.30.(잔여기간)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2차~6차 위탁 ‘10.1~’30.3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 또한, 서울시에서는 해당 사무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내 장애인 인식개

선, 장애인생산품 홍보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카페형 장애인생

산품 판매장인 행복플러스가게 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행복플러스가게 시설 현황

연번 매 장 명 위 치
면 적

(㎡)
개점일

1 목 동 점 양천구 목동서로 33, 1층 96.16 ‘10.03.22.
2 시 청 역 점 중구 세종대로 101, 시청역 1번출구 지하 57.60 ‘10.03.22.
3 공 덕 역 점 마포구 마포대로 100, 공덕역 2번출구 지하 34.50 ‘10.03.22.
4 서 울 시 청 점 중구 세종대로 110, 9층(서울시청 하늘광장) 80.00 ‘12.10.08.
5 상 상 나 라 점 광진구 능동로 216, 상상나라 1층 81.49 ‘13.05.02.
6 대 치 동 점 강남구 도곡로 416, 1층 89.71 ‘13.12.17.

<표> 행복플러스가게 지점 별 매출 실적

(단위: 천원)

매장명　

구 분
계 목동점 시청역점 공덕역점 서울시청점 상상나라점 대치동점

'24

년

계 1,073,409 86,223 188,725 91,406 357,823 305,643 43,589

카페 957,332 73,898 170,400 80,088 333,039 261,924 37,983

생산품 116,076 12,325 18,325 11,318 24,785 43,718 5,605

'25.

5월　

계 407,815 30,286 66,671 27,807 153,434 115,160 14,457

카페 351,969 25,205 55,354 24,830 136,103 97,537 12,940

생산품 55,846 5,081 11,317 2,977 17,331 17,623 1,517



<표> 행복플러스 가게 장애인 일자리 창출(장애인 인력 고용) 실적

                                                                   (’25. 5월 기준)

구 분　 합계 목동점 시청역점 공덕역점 서울시청점 상상나라점 대치동점

직원

수(명)

소계 38 4 9 4 7 10 4

장애인 17 3 5 2 2 3 2

비장애인 21 1 4 2 5 7 2

장애인 고용률(%) 44.7 75.0 55.6 50.0 28.6 30.0 50.0

○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송파구 풍납동에 위치한 풍납동 토성 안내센터

내에 행복플러스 1개점을 추가로 개점하기 위한 카페조성비 및 인건

비 등 7천 8백만원을 편성한 것임.

<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단위 : 천원)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x78,118)
1,295,645

(x78,118)
1,217,645

(x-)
78,000

※ 시립 행복플러스가게 (풍납동 토성 안내센터) 추진 현황

○ 풍납동 토성 안내센터 리모델링 계획 수립 및 설계완료 (~‘24.9월)

○ 공사 계약·발주, 착공 (~’24.12월)

○ ‘25.5월 기준 공정률 33%, ’25.8월 준공 예정



○ 현재, 서울시와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의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3조

제8호에는 위탁사무에 ‘행복플러스가게 운영을 통한 장애인생산품 홍

보 및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르면 기존 위탁사무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의 사무수행을 위해 위탁하는 공유재산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위탁사무는 종료된 것으로 보고 신규 민간위탁 추진

절차에 따라 업무를 추진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단, 사무내용 변경 없이 사무실 이전, 분소 개설 등의 사유로 위탁하

는 공유재산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변경협약 체결 절차를 거치면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행복플러스가게’를 1개소 확대하는 본 사무는

기존 사무의 분소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현행 민간위탁 사무 지침에 따르면, 사무의 본질적 변경 없이 분소 개

설 등의 사유로 공유재산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변경협약이 가능하나,

향후 동일 방식으로 시설 수 및 운영예산이 반복적으로 확대되는 경

우, 실질적으로는 위탁사무의 성격과 규모가 종전과는 다른 수준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음.

- 행복플러스가게 역시 지속적으로 지점수가 늘어나면서 2010년 3개

지점 운영에서 현재 총 6개까지 지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 확대 또는 예산 증가 시에는 별도 위탁

체결이나 협약 전면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위탁 사무 관리부서와의 사전

협의 및 제도개선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다. 노숙인 등 자활사업장 조성 <사업별설명서 p.371>

○ 해당 사업은 자활작업장 조성을 통해 노숙인 등 취약계층 가운데 근로

능력과 자립의지를 가진 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및 창업지원을 통

해 그들의 자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2024년 하

반기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것임.

○ 금번 추경편성안을 통해 집행기관에서는 서계동, 돈의동, 영등포동2가

총 3개 지역에 자활작업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 돈의동을 제

외한 2개 동은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할 계획에 있음.

<표> 노숙인 등 자활작업장 조성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민간위탁사업비)
600,000 0 600,000

돈의동

자활작업장
350,000

서계동

자활작업장
150,000

영등포동2가

자활작업장
100,000

○ 집행기관에서는 사전절차로 공유재산심의를 마쳤으며(‘23.12.), 지방비

부족분 6억원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통해 확보한 것임.



○ 현재 집행기관에서 운영하는 노숙인 시설은 보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취·창업 등 자활사업의 기반은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었음. 노

숙인 중 일부는 국가기초사업법에 따른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자활사업 참여자는 주소지를 기반으로 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한정되

어 있어, 노숙인은 배제되거나 장시간 대기 중 포기하는 문제가 발생

함.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집행기관에서는 자활사업을 노숙인 복

지사업에 도입해 노숙인 등 창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표> 노숙인 창업사업단 ’동행스토어‘ 추진 계획

○ 추진내용 : 노숙인 등 창업사업단 ‘동행스토어’ 창설·운영 지원

○ 추진분야 : 동행식당(일반음식점), 동행꽃집(화원), 동행카페(베이커리, 카

페) 등

○ 참여대상 : 노숙인, 쪽방주민, 탈노숙 저소득 시민 중 자립능력이 있는 자

○ 추진방법 : 광역 자활근로 사업단 민간위탁 추진

※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단 민간위탁 기준 적용

○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본 사업의 수익금은

중앙자활자금 (30%) 및 서울시 자활활성화지원금(70%)로 적립할 계

획임. 그리고 적립된 창업사업단 수익금은 노숙인 사업단 창업자금으

로 재투자할 계획임.

○ 노숙인 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2015년 서울연구원의 연구결과 시설

입소 및 퇴소를 반복하는 만성노숙인의 비율은 최소 10%에서 최대

22%(약 1,000명~약 2,400명) 까지 추정됨.2)



○ 집행기관에서는 노숙인이 만성화되는 것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희망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노숙인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고자 하는 것

이 목적임.

○ 그러나, 실질적으로 수료한 뒤 이들이 실질적으로 자립하기 위한 경제

적 방안 마련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본 사업을 통해 형성

된 자활작업장에서는 ‘희망의 인문학’ 프로그램 수료자를 중심으로 이

들이 실질적인 자립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당 동행스토어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음.

○ 본 추경예산사업은 노숙인 자활지원을 위한 신규 자활사업단 운영에

앞서, 해당 사업을 위한 작업장을 조성하여 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

는 것으로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 측면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됨.

○ 또한 향후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경우, ‘희망의 인문학’을 이수한 노

숙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이들의 참여율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다만, 자활사업단의 사업 내용이 기존 자활사업과 유사한 수준에 머무

르지 않도록, 참여대상자의 특성과 역량을 고려한 다양한 사업 모델을

적극 모색하고, 실질적인 자립기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정규형 외(2023).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발전방안 연구」.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별설명서 p.379>

○ 노인일자리 95,201개의 사업비를 지원하기위해 집행부서에서는 노인

일자리 담당자 인건비 상승분 및 아이돌봄사업 교육비 편성을 통해

보건복지부 확정 및 변경내시 반영하고자 시비 87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음.

<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x119,531)
259,190

(x119,491)
259,103

(x40)
87

산출내역

노인일자리 담당자 인건비 상승분
      20,000원*685명*65%     =       8,905천원

아이돌봄사업 교육비
      20,000,000원*6개구*65%  =     78,000천원

○ 자치구 지원사업의 경우 국비30%:시비35:구비35% 분담하고 있음. 노

인일자리 담당자 685명의 인건비(인당 20천원) 및 아이돌봄사업 교육

비(기관당 20백만원)를 6개구에 추가지원하고자 함.

<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예산 및 분담비율



<표> ‘25년 노인일자리 자치구별 사업추진 내역



<표> ‘25년 노인일자리 사업별 추진 내역

○ 노인공익활동사업이 전체 일자리의 73%를 하고 있고, 시니어클럽에서

전체일자리의 31%를 운영하고 있음.

○ 노인 일자리 담당자는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 정부로부터 노인 일

자리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에 소속돼 사업 운영 실무를 맡

음. 참여자 모집·선발, 참여자 교육·활동 관리, 참여자 임금 지급, 신규

일자리 사업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역할을 모두 담당하여야 함.3)

-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노인 일자리 담당자 임금은 매년 보건복

지부가 정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 안내’에 따라

책정되는데 지난해 월 206만 1,000원, 올해 월 209만 7,000원을

기본급으로 받음

3) 탁지영 기자(2025.3.31.). [단독] ‘21년째 비정규직’ 노인 일자리사업 담당자를 아시나요···노조 첫 출범(경향신문)



- 노인 일자리 담당자 대다수(83.1%)가 사회복지사 1·2급 자격증을

갖고 있음에도 복지부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규정

된 사회복지직과 동일하게 대우받지 않음. 경력에 따라 임금이 높아

지는 구조도 아니다. 신입이거나 n년 차이거나 상관없이 복지부가

정한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동일하게 받고 있음.

<표> ‘25년 노인일자리 인력현황 및 배치 기준

○ 노인 일자리 담당자는 경력과 무관하게 1년 단위로 기관과 채용 계약

을 맺고 있는데, 서울연구원의 ’ 서울시 자치구별 시니어 일자리 지원

사업 운영 실태와 개선 방향‘ 에 따르면, 사업수행 기관이 원활한 운영

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시니어 일자리 관련 `전담 인력 확보'로

나타난 바 있음4).

4) 윤민석 외(2020.) 서울시 자치구별 시니어 일자리 지원사업 운영실태와 개선방향. 서울연구원



- 업무량 가중과 인건비 부족 등 전담 인력의 일자리 여건이 열악함을

강조하였고, 전담 인력 이 부족하고 잦은 교체로 업무의 연속성 확

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이는 재정 일자리의 양이 최근 몇 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지원기관 수는 크게 변동이 없었으며, 이

에 따라 담당자의 업무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

- 특히, 재정일자리 사업의 경우 전담 인력이 사업 기간과 같은 기간

만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사업 기간이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되

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런 문제로 인해 시니어를 위한 재

정일 자리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전담 인력을 운

영하는 문제가 있음.

- 이러한 문제의 발생 이유는 전담 인력의 인건비를 사업비 일부로 책

정된 구조적인 문제이기에 시니어 일자리 기관의 업무 연속성과 인

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담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

는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전담

인력을 보조할 수 있도록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아 운영하는 방안도

한 가지 대안으로 제시된 바 있음.

○ 보건복지부(2024.09.0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도 노인일자리 관

리에 내실을 기하려면, 담당자 한 명이 노인일자리 참여자 150명을

관리하는 구조를 개선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현 임금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을 반영하여, 담당자 1명이 담당하는 참여 노인

의 수를 완화하고 급여를 인상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발

표한 바 있음.

○ 정부에서도 수행기관이 노인일자리 담당자를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으로 전환하거나 지자체 재원 또는 수행기관 수입으로 노인일자리 담



당자 급여를 인상한 수행기관에 평가 가점을 부여하여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임

○ 노인일자리 노년기 소득보전과 함께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

기회를 확대하여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지원 확대

는 필요함. 또한 정확한 추계를 통한 편성이 필요하며 추경 확정 시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해야 함. 실제 참여 예상되는 인원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예산 책정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기관은 자치구

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할 것임.

마. 서울재가관리사 운영 <사업별설명서 p.387>

○ 서울재가관리사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

원)를 근거로 장기요양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을 받지 못하는 돌봄

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가사지원(청소, 세탁, 취사 등), 신변활동지원,

외출동행 등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안에서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1996년 서울가정도우미(현 재가관리사) 운영계획으로 유급가정봉사원

제도를 도입하였고, 1999년 노사단체협약 결과를 반영하여 정년조정

(65세→60세), 중증지원(경증은 무급가정봉사원), 신규중단(일몰사업)

으로 계약함. 2009년 서울재가관리사로 명칭을 변경 후 2021년 한국

노총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서울재가관리사노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

후 매년 임금 및 단체 협약 체결을 하고 있음.



○ 거동불편 어르신을 위한 재가서비스가 중증은 요양보호, 경증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로 정착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재가관리사는 정체성이 모호하고 일몰사업으로 인한

관리 소홀에 따라 노동의 강도가 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표> 연도별 재가관리사 재직 및 퇴직자 현황

(단위 : 명)
구분(연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재직 인원 144 119 98 78 64 49 31 18 12 6 3
퇴직 인원 25 21 20 14 15 18 13 6 6 3 1
해당자치구 25 24 24 23 23 20 18 11 10 6 3

 ※ ’25년 기준 25개 자치구 중 노원·양천·관악구를 제외한 22개 자치구 사업 종료

<표> 서울재가관리사 추진실적

○ 서울재가관리사는 정년(60)세가 보장이 되는 준상용직으로 자치구에서

고용하게 되어 있음. 하절기는 7.5시간, 동절기는 6.5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1인당 8~10명 대상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하고 있음.

연도 추진실적

2023년 12명 서울재가관리사 활동, 137명 어르신 지원

2024년 6명 서울재가관리사 활동, 51명 어르신 지원

2025년 3명 서울재가관리사 활동, 28명 어르신 지원



<표> 서울재가관리사 추가경정 예산안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B) 증감(A-B) 비율(%)
((A-B)*100)/B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34,452 211,227 223,225 106%

○ 미지급 퇴직금이 발생한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평균

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많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

여야 하나,

- ‘16년 임금체결부터 재가관리사 처우개선을 위한 통상임금의 범위가

식대, 교통비, 명절휴가비까지 확대되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초

과함

 ◈ ’16년 임금협약 : 통상임금 범위에 보조수당 및 명절휴가비 반영

   - 통상임금 : 기본임금 + 상여금(’15년 반영) + 식대 + 교통비 + 명절휴가비

   - (시간급) 통상임금 : 8,610, 평균임금 : 7,590

 * 통상임금(월 소정 근로시간 기준, 196시간, 약 26일)
   = 기본임금, 상여금, 식대, 교통비, 명절휴가비
 * 평균임금(3개월 총일수 기준, 약 31일)
   = 기본임금, 상여금, 식대,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차휴가수당

○ 실제 퇴직금을 ‘ 서울재가관리사 운영 매뉴얼’에 따라 평균임금 기준으

로 계산하여 지급받은 퇴직자들이 최근 대법원 판례5)를 계기로 퇴직

금이 평균임금 기준으로 지급된 것을 확인하고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및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함

5)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변경(대법원2023다302838) : 일률성, 정기성, 고정성 중 ‘고정성’ 폐지로 인하여 상여금 및 각
종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추가 인정됨



<표> 서울재가관리사 미지급 퇴직금

(단위 : 명, 천원)
연도 미지급 퇴직금(A) 퇴직자(B) 총합(A*B)
합계 25 223,225
2021 8,278 12 99,336
2022 8,772 5 43,860
2023 9,591 5 47,955
2024 10,394 2 20,788
2025 11,286 1 11,28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0조(퇴직금의 시효)6)에 따라 퇴직금 청구

권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지므로, 해당 기간 내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문제는 행정기관 또는 위탁기관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

음. 이에 따라 시와 자치구는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

하여,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재산정하고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안임.

○ 이와 같이 퇴직금 산정기준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미지급 문제는 대

법원 판례 및 노동법령의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조정 사안으로 보이

며, 예산의 추경 확보를 통한 신속한 조치가 요구되며, 향후 재가관리

사 고용 및 퇴직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정비(운영 매뉴얼 개정, 표준

계약서 정비 등)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 다만, 일몰 사업이므로 추후

유사한 사업의 운영에 있어 참조가 필요할 것임.

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본 사업과 같이 자치구와 계약 당시 운영메뉴얼에 따른 계약이었다고

는 하나 예산 사업의 인건비 지급 및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이 소

홀히 관리·집행이 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 시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